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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본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정보 전달 및 교육적 성격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 기업체, 
국가, 공공기관, 정당 및 이익단체, 개인 등을 대변하지 않으며, 투자 자문 또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체나 산업 분야를 홍보하거나, 이
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본 보고서의 그 어떠한 내용도 투자 유도, 기업 홍보, 경제적 활동 등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발간 시점 기준으
로 작성되었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으나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적시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
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ttps://forourclimate.org/ko/research/594?utm_source=resear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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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기존 사업

자와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 아일랜드의 

관련 정책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상풍력특별법으로의 편입 여부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발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
전사업자 선정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이
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

비효율적인 중복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이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심사 결과
와 제출 자료의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

국내 경과조치 제도 설계 시 참고할만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아일랜드의 해양구역계
획법(Maritime Area Planning Act, MAP법)이다. 아일랜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했으며, 경과조치 대상과 평가 기
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제도 전환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2030년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이행 전략도 함께 마
련했다.1

↘

1	 이행 전략은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MAP법으로 전환한 기존 사업의 활용, 2단계는 MAP법 이후 신규 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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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라 한다)은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인허

가 단일 창구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미 입지가 선정되었거나, 선정 과정에 있는 사업은 새

로운 법체계에 어떻게 편입할 수 있을까? 

해상풍력특별법 부칙 제2조와 제3조에는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가 규정돼 있다. 그

러나 신청기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경과조치 방

안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상풍력특별법에 편입되는지가 불명확하

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경과조치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유사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경과조치 방안을 제안한다.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업자 주도

(developer-led)에서 정부 주도(government-led)의 법체계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아일랜드의 정책을 살펴보았

다. 또한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 또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이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등이 발굴한 입지의 효과적인 활

용 방안도 제시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이행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방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전의 기존 법체계 하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활용이 필요하다. 2026년 3월 26일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신규 

사업이 ‘예비지구 지정’부터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공모·선정’까지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32개월이 소요2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후 약 32개월간의 발전지구 지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를 적극적으로 발전지구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적용되는 조문

이 지속적으로 쟁점이 돼 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방증한다.3 해상풍력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

하게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2	 박희석. (2024. 11.). 해상풍력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검토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양예빈. (2024. 11. 12.).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도입 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적 고찰.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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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5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년 뒤인 2026년 3월 

26일 법률이 시행된다. 이 시점부터는 해상풍력특별법 제3장과 제4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해당 법률 제정 이전에 이

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한 사업은 어떻게 될까. 

해상풍력특별법 제33조 제1항 시행(시행일: 2028년 3월 26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

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이하 ‘기존 사업자’라 한다)가 선택 가능한 사업의 추진 경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기

존 방식대로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동법 부칙 제2조제1항). 둘째,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동법 부

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셋째, 집적

화단지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경우라면 해당 집적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

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운 제도에 편입하게 된다. 

집적화단지는 이보다 훨씬 간단하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이하 ‘기존 집적화단지’라 한다)는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해상풍력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발전지구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경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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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은 부칙 제2조에 기존 사업자를 해상풍력특별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부칙 제3조에는 기존 집적화단지를 해상풍력특별법 제19조에 따

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규정돼 있다(기존 집적화단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집적화단

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칙은 ➀ 기존 사업자를 해상풍력발

전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기한, 선정기준 및 절차, ➁ 기존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

청기한 및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고시가 제정되지 않은 지금은 기존 사업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상풍력특별

법 체계 내로 편입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위에서 말한 편입 기준의 예상안을 검토한 결과물이다. 검토의 주안점은 ➀ 해상풍력특별법이

라는 신규 법제도로 넘어가는 과정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➁ 하위법령이 상위법인 해

상풍력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 두 가지다. 만약 이러한 편입 기준 및 절차가 예측하기 

힘든 것이라면, 기존 사업자와 기존 집적화단지 실시기관인 지자체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후의 사업 추

진 경로를 선택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 결과 해상풍력 보급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예상 

편입 기준안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법률의 신뢰 확보’이다. 하위법령에 법률의 입법 취지

와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담긴다면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물론 법 자체에 대한 신뢰

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예상되는 편입 기준안을 해상풍력특별법상 해상풍력발

전사업 수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요건(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선정기준 등)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기준 신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 등 관계/유사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예상 편입 기준안 검토 방식2.

[표 1]  전기사업법·신재생에너지법·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 목적 비교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해상풍력특별법

전기사업법 제1조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
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
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제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
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
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
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 

해상풍력특별법 제1조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
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
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
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에너지 안보 및 국
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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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부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존 사업자 선

정기준 및 기존 집적화단지 지정기준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과는 다

른 해상풍력특별법 특유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해상풍력특별법상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하거

나,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집적화단지로 지정한 구역을 해상풍력특별법상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기존 발전사업허가절차 및 집적화단지 지정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요건

들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의 지정기준은 중복 규제로서 지양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예비지구 지

정 – 발전지구 지정 –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 실시계획 승인’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사업을 시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발전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선정 이후의 

단계(실시계획 승인 등)에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인 요건들을 포함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반드시 심사가 필요한 요건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자 및 기존 집적화단지를 대상으로 한 편입 기준안을 제안한다. 기

준안을 도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해상풍력특별법에 규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절차(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본설계 수립·확정, 사업자 선정과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서 요구하는 요건 식별.

▪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 행정규칙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 절차 및 기존 집적화단지 지정절차에서 이미 
심사·평가가 이루어진 요건 식별.

▪ �현행 법령상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들(환경영향평가, 해역(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 등)에서 요구하는 세부 심사기준을 정리하여 
해상풍력특별법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예상.

▪ �해상풍력특별법상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절차에서 요구하는 요건들 중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 절차 및 기존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에서 이미 
심사·평가가 이루어진 요건들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예상 편입 기준안을 
도출. 현행 법령상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심사 방법 예상.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요건 식별

심사 요건 파악

세부 심사기준 정리

편입 기준안 도출

예상 편입 기준안 검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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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사업자 선정 예상 기준안

아래는 법률 검토·전문가 인터뷰·해외사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기존 사업자 선정 예상 기준안이다. 

심사 항목은 입지 적정성 수용성 환경성 사업 계획 사업성 등으로 구성했다.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편입 심사 항목은 해상풍력특별법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건에서 도출한 것이다. 동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고시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편입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상 편입 기준안3.

가) 예상 제출 서류

해상풍력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는 아래 서류를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발전사업허가증(임시허가증 불인정) 

 �사업계획서: 동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설계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고시 제정 시 해당 사업계획서 작

성 등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한다. 

 �환경평가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에 준하는 환경평가

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구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을 

완료한 기존 사업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

출해 심사받을 수 있다. 앞서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은 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평가서 작성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협의 문서: 동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에 준하는 협의 결과를 작성해 제출한다. 집

적화단지 지침 제15조와 같이 협의사항의 이행확인 의무를 규정해 협의된 내용의 이행을 보장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입지 적정성 수용성 환경성 사업 계획 사업성

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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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효율적인 중복 절차 방지를 위한 조치

▪ �기존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절차에서 발전사업허가세부기준 [별표 1]에 규정된 요건들의 

검토를 이미 거쳤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편입 심사에서는 발전사업허가 시점부터의 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 과정의 기(旣)검토내용 및 기(旣)제출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발전

사업허가세부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정도의 간소화된 검

토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단, 기검토내용 및 기제출자료 제출로 모든 편입 기준 검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발전사업허가 시 이루어진 검토내용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발

전사업허가권자에게 해당 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규정해 편입 심사 신청자가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

야 하는 중복을 방지한다.

‘지역사회 협의 문서’ 제출이 필요한 이유 

▪ �해상풍력특별법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돼 있다. 동법 제17조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구한다.

▪ �해상풍력특별법상 민관협의회의 협의에 준하는 협의가 완료되는 것을 수용성 확보로 본다면, 단순히 

지역협의회(「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에 따름), 민관협의회(「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름),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혹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 �중요한 것은 협의의 내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협의 결과와 해당 협의를 어떤 이해관계자와 진행한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발전사업허가에서의 

관행처럼 지자체의 동의서가 제출된 것을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동의서 징구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며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수용성 확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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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관련 조문 심사 방법

입지 
적정성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제1호)

기(旣)검토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발전사업허가 시점으로부터 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 과정의 기(旣)검토내용 및 

기(旣)제출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소화된 검토가 가능함.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기(旣)검토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발전사업허가세부기준 [별표 1]에는 전기설비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부지확보 

및 배치계획,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등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을 요구함.

▪ �기(旣)검토내용 및 기(旣)제출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존 검토 내용이 해상풍력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음.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항만·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2~6호)

해상풍력입지정보망 활용
▪ �해상풍력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해 편입을 신청한 입지가 동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지구에 준하는 수준인지 검토함.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개별 공간 정보를 활용함.

수용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해상풍력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3호)

‘지역사회 협의 문서’ 제출
▪ �편입을 희망하는 기존 사업자가 민관협의회 협의사항(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5호)에 대한 협의 

결과를 포함한 ‘지역사회 협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환경성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 제3호)

‘환경평가서’ 제출
▪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절차에서는 크게 4차례(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 수립·확정, 발전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성 검토가 이뤄짐.

▪ �기존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를 대체하는 환경성평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동법 제26조)이므로, 이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환경성 검토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 계획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해상풍력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사업 계획서’ 제출
▪ �발전사업허가 시 부지확보 및 배치 계획 등에 관한 심사기준에서 ‘발전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고 문제가 없을 것’,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해상풍력특별법 제16조의 기본설계 수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편입을 신청하는 기존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다만 개별 사업별로 기존의 발전사업허가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로 기준 검토를 대신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함. 

▪ �정부는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 계획서 항목 및 작성 방법을 별표나 별지서식을 만들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성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해상풍력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기(旣)검토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발전사업허가세부기준 [별표 1]에서는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등 재무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발전사업허가 
시점으로부터의 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로 기준 검토를 
대신하는 것을 허용함.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 
전력계통 연계 고려
(해상풍력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19조 제1항 제5호)

기(旣)검토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발전사업허가세부기준 [별표 1]에서 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관(한전,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편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전력계통 연계 방안이 
발전사업허가 시 제출한 발전설비 배치 계획, 계통연계 지점을 포함한 전력계통 연계 계획 등과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기검토 내용으로 편입 심사를 대신하는 것을 허용함.

▪ �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송전이용계약 시 검토된 내용과 비교해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의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전력, 전력거래소)의 의견서를 새롭게 받도록 함.

▪ �이때 전문기관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전력계통 연계점 및 이용계약기간, 이용 지연에 따른 배상 
등)은 별표나 별지 서식 등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송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 및 확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해상풍력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별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단가 결정
▪ �편입을 신청한 기존 사업자의 발전단가는 편입 이후에 별도의 가격 결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통해 

정하도록 함.

[표 2]  기존 사업자 선정 예상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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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집적화단지 지정 예상 기준안 

다음은 기존 집적화단지에 관한 예상 기준안이다. 편입 신청을 한 기존 집적화단지는 해상풍력특별법 제

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의 요건은 기준안에 포함

하지 않았다. 다만, 동법 부칙 제3조 제1~2항에 따라 발전지구로 지정된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기존 사업자의 편입 신청과 마찬가지로 발전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기존 집적화단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고시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발전지구 편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예상 제출 서류

해상풍력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발전지구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 집적화단지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아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 

 �사업계획서: (기존 사업자 내용과 동일) 

 �환경평가서: (기존 사업자 내용과 동일)  

 �지역사회 협의 문서: (기존 사업자 내용과 동일) 

나) 비효율적인 중복 절차 방지를 위한 조치

신재생에너지법상 집적화단지 지정 과정에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 집적화단지를 대상으로 한 편

입 심사에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시점으로부터의 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기(旣)검토내용 및 기(旣)제출자

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집적화단지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평가

하는 정도의 간소화된 검토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단, 기검토내용 및 기제출자료로 모든 편입 검토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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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관련 조문 심사 방법

입지 
적정성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제1호)

기(旣)검토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집적화단지 지침 제4조제3항은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으로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는 후보입지에 
대한 풍황 등 예비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집적화단지 지정 시점으로부터의 기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집적화단지 지정 과정의 기(旣)검토내용 및 
기(旣)제출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소화된 검토가 가능함.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할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기(旣)검토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집적화단지 지침 [별표 1]에서 지자체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및 

토지·공유수면 이용계획 및 인허가 계획 등 사업의 실시능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음.

▪ �기(旣)검토내용 및 기(旣)제출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존 검토 내용이 해상풍력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음.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항만·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2~6호)

해상풍력입지정보망 활용
▪ �해상풍력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해 편입 심사 대상 단지가 동법 제14조 

예비지구에 준하는 수준인지 검토함.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개별 공간 정보를 활용함.

수용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해상풍력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3호)

‘지역사회 협의 문서’ 제출
▪ �집적화단지 지침 [별표 1]에는 지역주민 등 지역수용성 확보계획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계획이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갖췄는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평가함.

▪ �동 지침 제5조2에 따른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해상풍력특별법 제17조에서의 
민관협의회 협의 사항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새 제도의 발전지구로 편입을 원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관협의회 협의의 결과(해상풍력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5호)를 포함한 
‘지역사회 협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다만 기존에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로 기준 검토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함.

환경성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 제3호)

‘환경평가서’ 제출
▪ �기존 사업자 선정 기준 내용과 동일

사업 계획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해상풍력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사업 계획서’ 제출
▪ �정부는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 계획서 항목 및 작성 방법을 별표나 별지서식을 만들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성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 
전력계통 연계 고려
(해상풍력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19조 제1항 제5호)

기(旣)검토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집적화단지 지침 [별표 1]에서 전력계통 용량 확보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등 전력계통 확보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음. 동 지침 제7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는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를 포함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편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전력계통 연계 방안이 
집적화단지 지정 당시 제출 내용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기검토 내용으로 편입 심사를 
대신하는 것을 허용함.

▪ �단, 집적화단지 지정 시 검토한 내용과 비교해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의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전력, 전력거래소)의 의견서를 새롭게 받도록 함.

▪ �이때 전문기관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전력계통 연계점 및 이용계약기간, 이용 지연에 따른 배상 
등)은 별표나 별지 서식에 규정함으로써 송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 및 확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  기존 집적화단지 지정 예상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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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 보고서는 여러 지자체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해, 지자체들이 발굴한 입지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 보았다.   

4	 �박대성. (2025. 6. 9.). 여수시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추진.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4760

지자체에서 발굴한 입지의 활용 방안 

해상풍력특별법은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법상 집적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입지 또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

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입지를 해상풍력특별법상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곧바로 지정하기

는 어렵다. 

해상풍력특별법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는 각각 동법 제14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지정 요건이 

정해져 있다. 각 요건은 모두 ‘고려’ 사항이 아닌 ‘충족’ 사항으로서, 지정된 예비지구 중에서도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만 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결국 개별 입지마다 해상풍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절차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 제2항은 지자체가 예비지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신재생에너지법상 집적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입지’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예비지구 지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 지침 제4조 제3항의 입지 요건 및 동 지침 제7조제1항의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풍력에 적합한 자원 보유’, ‘전원개발행위 가능성’,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가능성’,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 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기여’, 

‘전력계통 연계방안’, ‘주요기반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 계획’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해상풍력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지구 지정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상 예비지구 지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해상교통상 안전 확보’, ‘항만·어항의 운영에 지장 없음’,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등에 

관한 조사 및 검토를 보완한다면, 예비지구 지정 및 예비지구 지정 이후의 발전지구 지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수시는 그간 집적화단지 준비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모두 

추진해왔으며, 공식적으로 예비지구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4한 바 있다.



15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경과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

1) 일괄 승계가 아닌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심사 기준 마련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결정은 기존 인허가의 일괄 승계가 아닌, 해상풍력특별법에 규정된 발전

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져야 한

다. 동법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기존 법질서에 따라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 

중이던 사업에 새로운 법질서로 편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즉 해상풍력특별법에 규정된 지구 지정 

절차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편입의 형식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률관

계를 적용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서는 편입 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된 지정/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과조치는 새로운 법질서로

의 전환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5이지 기존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아일랜드의 「해양구역계획법(Maritime Area Planning Act, MAP법)」6   
제80조와 제93조에 규정된 경과조치 

아일랜드는 2021년 MAP법을 제정하여 1933년부터 시행된 구 「해안법(Foreshore Act, Foreshore법)」을 전면 개편

했다.7 MAP법은 제93조를 통해 과거 Foreshore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던 기존 사업자들이 MAP법에 따른 해양

구역 이용동의(Maritime Area Consent, MAC)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과도기 조항을 규정하고 있

다. 다만, 이때도 Foreshore 인허가(Foreshore License)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MAC 인허가로 전환해

준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다. MAC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는 정

해진 신청 기한 내에 특정 서류8를 준비해 MAC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해양구역규제청(Maritime Area Regulatory 

Authority, MARA)은 신청자의 재정 건전성, 기술 역량, 법적 적격성과 프로젝트 적합성 등을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

정한다. 

5	 법제처. (2024. 12.). 법령 입안·심사 기준. 

6	 Maritime Area Planning Act 2021.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21/act/50/enacted/en/html

7	 한국 해상풍력특별법과 유사한 법안으로 기존의 개발자 주도 방식(developer-led)을 정부 주도 방식(government-led)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8	 Foreshore 허가 사본, 환경평가 보고서, 공공 참여 기록(지역사회 협의 문서)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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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계획을 포함한 전환 로드맵 발표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계획을 포

함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과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발전사업허가 금지에 대한 3년의 유예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와 신규 체계를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신청 기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

양수산부장관이(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한 상황이다(해상풍력특별법 부칙 제2~3조).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9한 것과 같이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제

도 전환 과도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9	 �산업통상자원부. (2024. 8. 8.).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 계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9378/view

10	 �Ireland, Department of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2020. 5. 19.). Transition of Offshore Renewable projects announced.  
https://www.gov.ie/en/department-of-climate-energy-and-the-environment/press-releases/transition-of-offshore-renewable-projects-
announced/

11	 �Government of Ireland. (2023. 3.). Accelerating Ireland’s Offshore Energy Programme Policy Statement on the Framework for Phase Two 
Offshore Wind. 

아일랜드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고려한 제도 이행 계획 수립 

아일랜드 MAP법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현실의 괴리’ 극복을 위해 제정되었다. 2023년 기준 아일랜드 해상풍

력 설치량은 목표 대비 0.5% 수준인 25MW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5GW) 달성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2단계에 걸친(Phase One, Phase Two) 이행 방

안을 수립했으며, 5GW 목표의 상당 부분은 1단계에서 달성되도록 설계했다. 1단계는 사업자 주도(developer-

led) 법체계 하에서의 사업이 대상이라면, 2단계는 정부 주도(plan-led) 법체계 하에서의 사업이 대상이다.  

▪ �“Relevant Projects”10의 MAP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지원제도
(Offshore Renewable Electricity Support Scheme, ORESS)인 ORESS1에 따라 목표 
물량을 확보한다. 

1단계(Phase One)

▪  �1단계 프로젝트의 총 용량이 2030년 목표의 88% 수준이고 1단계 프로젝트의 일
부가 보급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단계를 통해 2030
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용량을 확보한다.11 

2단계(Phas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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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정량 지표 마련 및 법령에 근거한 요건 및 절차 규정

경과조치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요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법령입안심사기준(2024)을 통해 법령 적용에 혼선이 야기될 가

능성이 있거나 기득권 침해 우려로 행정쟁송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따

라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에 

입지 관련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군 작전성 검토 협의 등) 진척도 계통연계 협의 여부 해상풍

력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 완료 여부 등 정량 지표를 포함하되, 다양한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정성

적 판단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량 기준 없이 개별 행정 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

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과조치의 요건을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유권해석에 의존하지 않

고 법률 또는 대통령령·시행령 등 상위 규범에 명문화하고, 기존 사업자의 편입 신청 가능 시점과 종결 시

점, 전환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2	 �Ireland, Maritime Area Regulatory Authority(MARA). (2024. 3.). General Guidance for completing an application for a Maritime Area Consent.  
https://www.maritimeregulator.ie/wp-content/uploads/2024/05/20240313_General-Guidance-for-completing-a-MAC-application.pdf

13	 �Ireland, Department of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2020. 5. 19.). Transition of Offshore Renewable projects announced.  
https://www.gov.ie/en/department-of-climate-energy-and-the-environment/press-releases/transition-of-offshore-renewable-projects-
announced/

아일랜드의 MAP법과 가이드라인12

아일랜드는 MAP법 제80조, 제93조, 그리고 MAC(해양구역이용동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청 자격,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을 경과조치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특히 아일랜드는 “Relevant 

Projects”라는 범주를 만들어 경과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명확히 했는데, 이때 Foreshore법에 

따른 임대 진척도, 계통 계약(Connection Agreement) 여부 또는 EirGrid(아일랜드 국영 송전사업자)의 계통 검토 

의견 등 프로젝트 선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경과조치 대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확보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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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과조치 제도 설계 

경과조치와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쟁점 협의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경과

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논의 및 결정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정

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경과조치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정부와 기존 사업자 사이의 신뢰 부족은 제도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산업계,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기구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

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보완이 가능

하도록 쟁점별로 의사결정 기록을 남기고, 그 근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14	   �Ireland, Department of Clima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2022. 1. 19.). Minister Ryan launches consultation on Maritime Area Consent(MAC) 
regime for first phase of offshore renewable energy projects. 
https://www.gov.ie/en/department-of-climate-energy-and-the-environment/press-releases/minister-ryan-launches-consultation-on-
maritime-area-consent-mac-regime-for-first-phase-of-offshore-renewable-energy-projects/

아일랜드의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

아일랜드는 해양구역 이용동의(Maritime Area Consent, MAC) 제도를 설계할 때 4주간의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14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과조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재설정하였다. 

아일랜드 정부, 라이언 장관이 MAC 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다 (2022)

이번 해양구역개발동의서(MAC) 제도에 대한 공청회는 

최초의 해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심사하기 위한 

제안된 평가 모델을 제시하는 것. […] 제출된 의견은 MAC 

평가 체계의 최종 확정에 반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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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30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 프로토콜 마련 및 계통 연계 지원 

정부는 ① 전환 프로토콜을 마련해 구 법체계와 신 법체계가 공존하는 과도기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 ② 해상풍력특별법 편입 사업자와 2022년부터 진행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

정된 사업자가 설치 기간을 준수15할 수 있도록 계통 연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에서 규정된 

모든 절차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2026년 3월 26일 법 시행 이후 최소 32개월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2030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15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72~78개월 내에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16	 CRU. (2024. 10. 14.). Phase2 Offshore Wind – Grid Connection Pathway Decision Paper.

아일랜드의 전환 프로토콜(Transitional Protocol) 마련 및 계통 연계 지원

아일랜드 정부는 「Maritime Area Planning Act(MAP법)」을 시행하면서 2030년 해상풍력 목표(5GW)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전환·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구조는 전환 프로토콜(Transition Protocol)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인허가 체계(해양구역 이용동의, MAC) 하에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행정·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환 프로토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Relevant Projects'가 MAP법 체계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지침을 제공한다. 

▪ �정부-사업자 간 지속적 협의: 정부는 기존 사업자들과 계통 연계, 신청 절차,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지속

적으로 협의한다. EirGrid(아일랜드 국영 송전사업자)는 CRU(Commission for Regulation of Utilities, 규제위

원회)의 지시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소통하며, 계통 연결 신청, 정보 제공 등 실무적 지원을 제공한다.16 가
령, CRU는 2024년 발표된 ‘Phase 2 해상풍력 계통 방안 결정문’에서 EirGrid가 잠재적인 Phase 2 프로

젝트에 계통 연계 정보(Grid Connection Information, GCI) 패키지를 제공하고 계통 확보 절차를 명확히 안

내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아일랜드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5GW) 달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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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상풍력특별법이 총 1,407일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고17 2026년 3월 26일이면 시행된다. 법률 제정

이 늦어지는 사이 해상풍력은 100MW 규모만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2025년 5월 기준 누적 설치량은 약 

320MW에 불과하다.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8GW의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성공적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 및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따라서 경과조치의 구체적 방안은 해상풍력의 보급 목표 달성과 법률의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

에 고려하여 설계·운영해야 한다. 

제도 수립 이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 1407일 이상에 걸쳐 해상풍력특별법이라는 법

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새 정부는 조속히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편입 사례와 특별법에 따른 신규 사업 보급 사례를 통해, 법제도 수립의 의미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5.

17	 해상풍력특별법 최초 법안이라 볼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이후 법제정까지 걸린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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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

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➀ �제33조 제1항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사업자(제33조 제1항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24조에 따른 해

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그 신청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➂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➀ �이 법 시행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집

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집적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기한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

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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